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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1.(금) 배포즉시 배포 2026.8. 21.(금)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례) 중소기업 A사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깜빡해 특허권을 잃었다. 뒤늦게 특허료를 내고 

특허권을 되살리려 했지만, 깜빡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을 회복할 수 

없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

됐다.

<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

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적정금액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

< 혜택은 개인·중소기업에 집중 >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

이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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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법안 순차 발의 >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국제 진출을 돕기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다. 지식재산처는 권리

회복 요건 완화를 위한 이번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특허법조약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 Patent Law Treaty : 각국의 특허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국제조약으로, 한미

정상회담(’25.11) 후속조치로 한국의 가입이 명시되었으며 미국·일본 등 45개국이 가입(’26.7)

 특허절차에 있어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

조약(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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